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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해고보다 명예퇴직이 어때?
파업노조원에 사직권고 구설 … 시민단체는 인권탄압 빌미 불매운동

LG칼텍스정유가 해고예정 방침을 통보했던 노조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탄압 논란이 일

고 있다.

LG정유는 12월20일 “7월 대규모 파업사태에 연루됐던 노조원 650여명에 대해 12월23일 징계방침을 최종 통

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1월 △해고 50여명 △정직(15일-3개월) 300여명 △감급(감봉) 280여명 등 징계 

예정 방침을 통보한 뒤 2차례 재심을 거쳤다.

해고대상 통보자 중에는 김정곤(42·구속) 노조위원장 등 구속자 8명과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이 포함

돼 있다. 회사는 재심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들의 반성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때문에 노조는 최근 회사 정문 앞에 <불법 파업해서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12월9일 대의원 수련대회에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등 회사로부터 징계 최소화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LG정유의 한 노동자는 “솔직히 동료 노동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씁쓸한 심경으로 회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일부 해고 예정자들에게 자발적인 명예퇴직 등 사직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당 노동행

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고 예정자 중 재심을 통해서도 구제되기 힘든 직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팀장과 면담

하면서 해고와 명예퇴직 중 어느 쪽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정유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원회 여수산업단지 진입로 4거리에서 <LG정유 인권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LG정유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LG정유는 33억여원의 

손배 가압류와 각종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범대위가 12월11일부터 시작한 LG정유 불매운동에 여수·순천·광양에 이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도 가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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